
거래처가 의심스럽다면? 

 

(국세청, 2007. 3.) 

 

의류 원단을 도ㆍ소매하고 있는 연다발씨는 1년 전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있어 시가 1억원 상당의 원단을 5천만원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다.  

매입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확인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실

지 거래가 있었으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지서가 나왔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비용도 인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부

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한다.  

연다발씨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원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소득세는 매입비용을 인정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위장거래로 인한 불이익 

 

사업을 하다 보면 위 사례와 같이 본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주의를 다 했지만 나중에 위장 또

는 가공거래로 자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위장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 졌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고 다른 사

람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가공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

었던 양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당초 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

고, 또한 매입비용을 부인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  

 

만약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에 의거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매입비용 전액을 소득

금액에 가산하므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위장거래로 인정되면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소득세는 추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시켜야 한다.  

 

 

거래사실의 입증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

춰 놓으면 인정을 받기가 쉽다.  

 

사례의 경우는 세금게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자료상으로 판명된데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

급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연다발씨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상대방에게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

이 좋으며, 만약 그렇게 할 상황이 못 된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고, 

수표사본을 해 놓는다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운

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